
누구든지(내부 직원이나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신고
주체

•불성실 공사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불량 자재·부재의 공급·사용

•건설기술자 명의 등을 대여하는 행위

•미등록 업체에 대한 하도급

•건설 하도급 계약시 부당한 특약 강요등 불공정 행위

•건설기술자의 공사현장 미배치 등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279개 법률의 위반 행위

신고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감독기관(국토부, 관할지자체 등)

•수사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등

신고
기관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신고자
보호

•보상 : 20억원 한도에서 벌금·과징금 등의 최대 20%(내부신고자에 한함)

•포상 :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 최대 2억원

신고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부패·공익신고 ⇒ 공익신고 상담

•국번 없이 1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사건 처리 : 044-200-7752~7761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 044-200-7772~7779

문의처

인터넷창에 ‘청렴신문고’ 입력신고
방법

공익신고제도
(국민의 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

부패·공익신고앱
(Android QR코드)

부패·공익신고앱
(IOS QR코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비밀보장 의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사업주도 처벌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협조를 이유로 신분상(해고 등)·인사상(징계 등)·경제적(계약해지 등) 불이익과 

정신적·신체적 손상(집단 따돌림·폭행 등)을 받지 않습니다.

-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감면이 가능합니다.

- 공익신고로 신고자·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행정처분이 

감경·면제될 수 있으며, 직무상 비밀준수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 공익신고 등으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부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 수입이 회복·증대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최대 20억원)


